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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

치솟은 물가 등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

베껴쓰기로 생색만 낸 ”빈껍데기 개정안”

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16시30분 정부가 같은 날 16시에 발표한 2023

년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
 입 장 문

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·기후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

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다. 이는 

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.

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하여 지난해 정부·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

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세입기반 보강 등 “실질

적인 재정건전성 확보”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.

이번 정부안은 지난 해 기업들과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, 서민·소상

공인·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.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

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 뿐이다. 

특히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

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.

그나마 정부안을 대표할 만한 개정사항들인 ①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, ②국가전

략기술 세제혜택 대상에 바이오산업 추가, ③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는 우리 당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법안으로 발의했던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

하고, ④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 또한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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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당 의원안을 본 뜬 것이다.

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

리는 한편, 서민·중산층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청년·노년층 그리고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

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·여당과 치

열하게 다툴 예정이다. 끝.

2023. 7. 27.(목)

정책위원회 의장 김 민 석


